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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핵심어: 남북 지역, 교류, 협력, 평양선언, 경제개발구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 등 미공개 합의 
사안을 소개했다. 앞으로 남북 지역 간 교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부터 시
작되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맞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교류대상으
로 적합한 지역 및 협력 가능한 사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도와 지역 자체가 분단되어 있는 강원도와 철원군 그리고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
기도는 각각 북쪽의 강원도와 철원, 황해남·북도를 상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 신뢰를 구축한 다음 
대북제재 완화 혹은 진전에 따라 자매결연 등 교류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북측 금강산특구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남측 설악산과 속초 양 지역이 유기적으
로 연계·개발되는 경우,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로서 9.19 평양선언에 조성을 협의하기로 명시된 동
해관광공동특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역특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북한 각도에 설치된 경
제개발구는 우리 지자체에게 적합한 교류와 협력 대상이다. 

우리측 지자체들이 남북 화해협력에 일조한다는 이유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이나 당국간 대화 속도 
혹은 북한체제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가는 사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유관부처는 당국 간 대화속도와 북한 수용가능성, 남북교류협력법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전반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너무 앞서가거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범위를 넘어선 사업 등은 자
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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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0일	2박	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한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교류	활성화,	남북	국회회담	개최,	금강산의	남측	시설	몰수조치	해제	등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합의	사안들을	공개1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	도착한	후	프레스센터를	찾아	“합의서에	담지	못했으나	구두

로	합의된	것도	있다”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두로	한	미공개	합의	사안을	소개

•		따라서	앞으로	남북	지역	간	교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부터	시작되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

	 -			남한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지방정부가	철저히	당과	내각의	통제아

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	지방자치단체	대신	남북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로	함

•		지역	간	교류는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왕래와	접촉을	촉진함으로써	인적교류를	확대하는데	공헌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주로	전국적	단위나	인도적	지

원의	성격을	띤	단체와	그	지도급	인사가,

	 -			북한에서는	순수민간단체가	아닌	당	대남사업	부문의	지휘를	받는	단체와	그	주요간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교류대상

으로	적합한	지역	및	협력	가능한	사업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

아	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은	진척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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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류대상으로 적합한 지역 

•		도와	지역	자체가	분단되어	있는	강원도와	철원군	그리고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는	각각	북쪽의	강원도와	철원,	황해남·북도를	상대로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와	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실질

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	신뢰를	구축한	다음	대북제재	완화	혹은	진전

에	따라	자매결연	등	교류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	측	강원도는	북측	강원도를	상대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와	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경기도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황해남·북도를	상대로	임진강	발원지와	상류지역에	대한	관리·

보전방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	가능	

•		특히	북측	금강산특구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남측	설악산과	속초	양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개발되는	경우,	국제적	수준의	관광휴양지로서	환동해권의	관광거점지역으로	뿐만	아니라

	 –			9.19	평양선언에	조성을	협의하기로	명시된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

는	가능성이	큼

•		남측	강원도의	역내	스키장들과	북측	마식령	스키장의	연계상품을	개발한다면	강원도	전체가	

겨울스포츠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	

		 -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당국은	남한에	마식령	스키장을	개방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고,	단지	

외국인에게	개방

	 -			우리정부도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음

•		제주도와	양강도는	민족의	명산이자	남북통일을	상징하는	한라산과	백두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류	적합	지역	중	하나	

•		이	밖에	지역여건(인구,	면적,	경제구조	등)이	비슷한	평안남도와	전라남도,	황해남도	해주시와	

전북	군산시,	함경북도	김책시와	경남	울산시,	함경북도	청진시와	경북	포항시	사이에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을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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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 간 협력 가능 사업

•		남북	지역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정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남측 강원도

가. 단기 사업 

•		우리	측	강원도는	북측	강원도를	상대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와	보호을	타진하면서	비무

장지대를	평화생태공원,	민족화합의	장으로	공동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함3

	 -			나아가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유적,	유물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	흔적이	남아	있는	비무장

지대의	역사,	문화	및	고고학적	공동탐사작업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

•		또한	남측	강원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본격	추진했던	금강-설악권	솔잎혹파리	공동구제

와	연어	치어	방류	및	부화장	건설사업	이외에	

	 -			북측	강원도에	씨감자	원종장	건설을	지원하고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백두대간	산림자원	복

원과	보전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하면	좋을	것4 

		 -			특히	우리	강원도가	가장	빠른	교류를	희망하는	건	산림분야	협력

	 -			철원지역에	통일에	대비한	양묘장을	조성한	만큼	소나무	묘목	등	50만주를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다는	입장5

	 -			또한	북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공동	관리	등	수자원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			동해안	어족자원	공동연구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꾀하면서	동해의	환경오염문제에	공동	대

처할	길을	모색해야	함	

	 -			남북이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

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			그	수역	내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한다는	합의를	했으

나	동해상에	대해서는	미합의

나. 중기: 남측 강원도 스키장-북측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연계 사업

•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체제	들어	완공된	스키장으로,	그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지정한	원산

관광특구	개발계획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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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개성관광특구,	금강산관광특구,	백두산관광특구,	칠보산관광특구,	원산·갈마해양관

광지구로	확대한	원산관광특구,	평양관광특구의	6개	관광특구를	개발할	계획

		 -			마식령	스키장은	김	위원장의	주요	건설사업	중	하나로	꼽히며	‘마식령	속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북한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10년	걸리는	건설	공사인데,	1년	만에	준공했다고	선전할	정도

		 -			김정은式	천리마	운동6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식령속도’는	2013년	6월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독려하는	호소문을	통해	전국에	전파됐으며7	북한은	주민들에게	마식령속도

를	연일	강조한	바	있음8 

	 -			『노동신문』(2013.8.22)은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추구하는	‘선전

화’를	새로	창작했다면서	

	 -			이날	“‘마식령속도’로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고산과수농장을	‘철

령아래	사과바다’가	펼쳐진	사회주의	선경으로”라는	두	폭의	선전화를	공개

	 -			신문은	“‘마식령속도로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자’는	천지개벽이	일어나

고	있는	마식령스키	건설장을	배경으로	천만군민을	새	기적	창조에로	부르는	군인건설자의	

모습이	형상돼	있다”고	주장	

	 -			신문은	그러면서	“선전화들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이	당의	강성국가	건설

구상을	받들고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제2,	제3의	마식령속도를	창조해나갈	데	대해	호소하

고	있다”고	강변

	 -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이	유학한	스위스	스키장의	디자인과	기술이	상당	수	반영

	 -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시절	스키광이었다고	알려져	있음

•		마식령은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	부방리와	법동군	작동리	사이에	있	는	해발	768m의	고개로,	평

양-원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는	곳9

		 -			마식령	스키장은	부지면적	1400만	평방미터이며,	북한돈	14억	5천만	원을	투자	

	 -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	사업이며,	북한	최초의	스키	리조트

	 -			2013년	초에	착공,	2013년	11월말	준공한	다음	2014년	1월	개장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개방

하고,	국제대회도	유치할	계획

	 -			스키장의	정상인	대화봉까지	연결하는	삭도(케이블카)도	운행	중

•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과	동시에,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평양국제공항에	이어	제2의	

국제공항을	원산시에	건설

		 -			공군기지인	갈마	비행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원산국제공항을	건설해	활주로	길이가	현행	

2,050m에서	3,500m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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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항공기	12대가	계류할	수	있으며,	금강산관광특구,	마식령	스키장,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로	확대한	원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을	처리할	계획10

다. 장기: 설악산(속초)-금강산(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연계 사업과 현동개발구 투자 사업 

•		현재로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연계개발	방안의	수립을	위해	우선	연계개발의	근본취지

나	의의를	되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

		 -			첫째,	설악산(속초)-금강산(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	남북한	관광	부문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둘째,	남북	간의	관광을	통한	인적교류의	확대가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통일

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음

		 -			셋째,	남북의	우리	영토를	상호	비교도	해보고	동질성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남북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개발로	국토의	일체성	복원에	공헌할	수	있다는	중

요한	상징성을	가짐

•		이러한	연계관광	개발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일차적으로	설악산(속초)-금강산(원산·갈마해양

관광지구)유기적	연결이	대단히	중요

	 -			두	지역의	일정의	역할분담	내지는	기능분산,	즉	차별화된	개발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대원칙

이	필요

	 -			연계개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자원의	상호보완성이나	양자의	기능	차별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선	고려

	 -			즉	설악권-금강권	연결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먼

저	검토해야	함11 

•		우선	설악산과	속초지역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광기반	시설이	집적되어	있으며	타	지역과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12 

		 -			항만과	공항은	물론	대형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이미	구축	

	 -			속초시의	‘설악문화제’	고성군의	‘수성문화제’	양양군의	‘현산문화제’	등	각	고장의	이미지를	

살린	다양한	관광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축적	

		 -			또한	지리적으로	함경도와	강원도를	잇는	관문이자,	분단	후	통일의	염원과	안보의	역사	현장

으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비해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는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고스란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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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곳

	 -			반면	관광기반시설이나	휴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

		 -			이런	이유로	오히려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양	관광특구를	외국의	자본유치를	통해	대규모의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단독	관광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특히	금강산	특구를	북한	내	평양·백두산	관광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			그러나	이런	방향은	설악권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막대한	재원	투자와	환경오염을	파생시킬	것

		 -			설악산(속초)-금강산(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의	분리	접근방식은	상생(相生)이	아닌	상극

(相剋)의	논리

	 -			더구나	대규모	대북투자와	지원에	따른	남남·지역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		따라서	설악산(속초)-금강산(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의	상호보완적인	연계관광	방향은	‘위락

관광	수요는	설악권에서	수용하고,	금강권은	관광기반시설은	충분히	갖추되	자연자원을	최대

한	활용하는	생태관광형으로	발전시키는’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13

•		앞으로	설악산(속초)-금강산(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의	연계개발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점

이	고려되어야	함14

		 -			첫째,	무엇보다	설악권-금강권의	종합적	연계개발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	그리고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민

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설립이	필요	

		 -			그동안의	혼선과	지체는	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

		 -			여기서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둘째,	정부는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금강산	관광특구에는	그동안	그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상당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설악권	개발이나	연계관광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거의	없었음

	 -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금강산	특구	지원이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설악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함15

	 -			셋째,	설악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과	배려가	시급	

	 -			특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경우는	낙후된	시설	개선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

원,	규제의	완화,	조세·금융상의	혜택	등	종합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중고생들의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설악권	관광을	활성화하고	설악-금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당초	통일교육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정부예산	지원	계획이	있었던	것인	만큼,	‘설악권1

박·금강산1박’을	통해	상호	비교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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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	DMZ체험,	현지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지원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이	필요

	 -			고성군은	금강산	특구의	육로관광통로이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가	이어져	있음

	 -			따라서	남북협력의	확대와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	환경보전시설	확충,	교통시

설	개선	등의	투자와	지원계획이	있어야	함

	 -			특히	고성군민들은	금강산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쓰레기	발생	등의	민원을	제기하

고	관광객과	관광사업자에	대해	일정액의	‘환경부담금’	징수를	요구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들	지역을	‘교류협력	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

•		나아가	설악산(속초)-금강산(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연계사업이	정착되면	설악산-금강산-연

해주-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등에	나서야	할	것	

•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따라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2013년	청사진이	발표된	경제개발구	사

업에	따라16	북측	강원도의	‘현동공업개발구’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	함

	 -			현동공업개발구는	원산~금강산	관광도로까지	4㎞,	갈마비행장까지	6㎞범위	내에	있고	정보

산업,	경공업을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음17 

2. 경기도 및 기타 지역

•		경기도는	대북제재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황해남·북도를	상대로	비

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와	보호을	타진하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공원,	민족화합의	장으로	

공동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음

	 -			나아가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유적,	유물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	흔적이	남아	있는	비무장

지대의	역사,	문화	및	고고학적	공동탐사와	발굴	작업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

	 -			또한	임진강	상류지역에	대한	공동관리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서해안	어족자원	공동연구

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서해의	환경오염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할	것18

•		중장기적으로	경기도는	중국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및	개성-수원	간	교

차관광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대북제재	해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도	한라산과	양강도	혜산시	삼지연군	백두산	교차

관광의	재추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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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제2차	장관급	회담	합의(8.29~9.1)로	성사된	백두-한라산	교차관광은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특사인	김용순	비서의	제주도	방문(2000.9.12)과	제1차	국방장관급	회담	및	제3차	장

관급	회담의	제주도	개최(2000.9.25~26,	9.27~30),

		 -			우리	측	인사들의	백두산	관광(2000.9.23.~27)과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	문재인	대

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동반	등정(9.20)으로	이어졌음	

		 -			이를	통해	백두-한라산	교차관광이	일과성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	남북지역	간	교류행사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			특히	백두산이	위치하고	있는	양강도	혜산시에	들어설	‘혜산경제개발구’에는	관광휴양에	좋

은	삼수호와	내곡온천이	인근에	있으며	혜산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19이	있으므로	

제주도가	교류대상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에서도	맞아	떨어짐

•		북한의	개성,	칠보산(함경북도)과	남한의	역사유적지,	관광지와의	교차	및	연계관광	또한	중장

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20

	 -			특히	2007년	12월	개시되었다	2008년	12월	중단된	개성관광이	재개될	경우	우리측	역사유적

지와의	교차	및	연계관광을	시도해	볼	필요	

		 -			지난	1996년	11월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통해	북한	6대	명산	중	최고라고	평가하면서	유원지	

조성사업을	지시한	것21을	계기로	

	 -			개발이	완료되어	중국인들에게	관광이	허용되고	있는	함북	명천군	칠보산도	남북교류가	활

성화	될	경우	내장산과	같은	우리	관광지와의	교차관광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지역여건(인구,	면적,	경제구조	등)이	비슷한	평안남도와	전라남도,	황해

남도	해주시와	전북	군산시22,	함경북도	김책시와	경남	울산시,	함경북도	청진시와	경북	포항시	

사이에	지역특성산업(농·축산·수산업과	지방공업	등)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자매결

연을	맺을	수	있음23 

		 -			특히	북한	경제개발구	중	‘청진경제개발구’는	주력사업으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생산제품의	

가공을	산정하고	있는바	굴지의	제철업체인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

		 -			또한	천안함	포격도발로	인한	우리의	5.24조치로	정기화물선	운항이	중단된	인천과	남포도	

같은	항구도시로서	좋은	자매결연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남포시에	들어설	‘와우도	수출가공구’에는	풍부한	노동력	이외에	남포항과	평양국제비

행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24뿐만	아니라	수출지향형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어	인천

시의	투자대상으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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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고려사항

•		우리측	지자체들이	남북	화해협력에	일조한다는	이유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이나	당국간	대화	

속도	혹은	북한체제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가는	사업들을	추진할	가능성	

상존25

	 -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나	신뢰구축	없이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사업을	강원도와	경기

도가	추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큼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믿고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능력을	넘어선	일방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			구체적	사업	진행보다는	먼저	자매결연	추진부터	서두를	경우	북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

•		따라서	정부는	남북	지역	간	교류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대책마련이	

필요

	 -			우리	지자체들에게	지역실정에	맞고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며	인도주의적	효과도	볼	수	

있는	단위	교류협력	사업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구축한	다음	

	 -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한반도	긴장완화로	연결될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사

업	분야도	진행할	수	있음을	강조	

		 -			특히	지자체들에게	상호접촉이	용이한	예술단교환이나	음식축제,	청소년	축제	등	문화·예술	

교류부터	추진할	것을	권장

	 -			유관부처는	당국	간	대화속도와	북한	수용가능성,	남북교류협력법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전

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너무	앞서가거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범위를	넘어선	사업	

등은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경제능력을	기준으로	경협이나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

토하여	실익이	남지	않는	과도한	지원	사업이나	1회용	전시성	행사	역시	자제시키는	것이	좋음

		 -			다만	1회용	행사라도	자치단체	간	신뢰구축에	긴요한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함	

•		남북	간의	자매결연은	지역(지자체)	간의	자매결연과	민간끼리의	자매결연으로	구분할	수	있겠

으나	이	둘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

•		지자체간의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도	단위	또는	특별시·대도시	단위	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과	지

방소도시	및	농촌단위를	선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대도시	단위부터	자



12

INSS 전략보고  2018-24

매결연을	맺	는	것이	좋음

	 -			북한은	지방소도시와	농촌의	현실이	남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북

한당국이	소도시간의	자매결연은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

		 -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발달된	평양,	남포,	개성,	청진,	함흥,	나선	등의	도시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26 

•		또한	남북	지역	간	자매결연의	이상적인	형태는	개성과	경주처럼	문화적·역사적	동질성이	많은	

도시끼리	하는	것도	좋으나	지역여건	및	지역특성산업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좀	더	실

용적27 

•		따라서	지역특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북한	각도에	

설치된	경제개발구는	우리	지자체에게	적합한	교류와	협력	대상	

	 -			도,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진전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2013년	11월	21

일	공식	발표된	13개	경제개발구28와	

	 -			이후	지정된	9곳	등	총	22개의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정권의	중점	투자유치	지역으로서	집중	

경제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함

	 -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1년	말	권력을	세습한	이후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야심작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인한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난관에	봉착	

		 -			그러나	대북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될	경우	북한은	중국	등	외국기업들에게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에	개발구를	설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외차유치를	위한	개발구	선전에	적극성을	띌	

것으로	보임	

		 -			동시에	개발구로	선정된	각	지방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남한까지	포함한	해외지역에	경제일

꾼들을	파견해	개발구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습득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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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섬관광개발구),	농업개발구	2곳(함남	북청농업개발구,	함북	어랑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2곳(남포시	와우도
수출가공구,	황북	송림수출가공구)	등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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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introduced several matters of mutual agreement that 
were disclosed including the activation of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in his report to the people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expected to begin in area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glob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expand considerably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raises a need to make preparations for them. This report set out to 
find areas fit for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projects fit for cooperation between them 
with a focus on plans to activ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Gangwon Province and Cheolwon-gun, which have a separation between the province and 
the area, and Gyeonggi Province, which is in contact with North Korea along the ceasefire line, 
will need to start business of practically mutual benefit fit for local conditions in area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glob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argeting the Northern parts of 
Gangwon Province and Cheolwon and northern and southern Hwanghae Province. They then 
need to establish trust and form sisterhood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When the area of Mt. 
Geumgang and that of Mt. Seolak are connected effectively, in particular, there is a good possibility 
that they will emerge as a world-class tourist resort and develop as the center of the joint special 
tourist zone of the East Sea, whose construction was included in 9.19 Declaration of Pyeongyang. 

Under the goal of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through the cultivation of local features and 
competitive industries,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built in each province of North Korea will 
become a proper partner for the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in the aspects of exchange and 
collaboration. 

It is also highly likely that the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might push forward projects far 
ahead of the progress in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peed of talks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or the burden on the North Korean regime, believing that they are 
contributing to the reconciliation and collaboration of two Koreas. The concerned departments 
thus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s of such projects on overall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speed of talks between two Koreas, possibility of North 
Korea's acceptance, and Act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trolling projects that go ahead too fast or are beyond the support scope of Fund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bstract

Key words: North and South Korean region, exchange, cooperation, Declaration of Pyeongyang, 

economic develop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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